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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과학으로서 문화정책연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논증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동시에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양적방법론 중심의 실증주의 

연구는 문화정책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

스 지향 정책기조에 따라 시민들과의 정책소통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정책연구에서 

실증주의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증주의의 기저에 깔린 인식론적 오류는 

정책이 바꾸고자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의 가치까지 포괄하는 철

학적인 소통의 욕구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객관성을 위해 문화의 가치를 소거한 계량적 

지표는 애당초 과학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통계의 지수화 과정에서 

현실 맥락은 소실되기 쉽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배치되는 결과로 치

닫기도 한다. 이 연구는 가치와 사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로

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을 실증주의 문화정책연구의 오류를 보완하

는데 활용해 보는 시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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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화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가? 개인들이 

제각각 경험하는 문화현상들 중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가치를 확인하고, 정책으

로 채택하는 합리적인 논의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화정책연구에는 가치를 소통하

는 인문학적 접근과 함께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논증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

하다.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는 인문학적 접근법은 반론의 영역 바깥에 있는 고대 

철학자들의 주장과 지난 수 십년 동안 사상계를 풍미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로

부터 이론적 지지를 받아왔다. 이런 주장들은 서로 공약불가능한 수준으로 다양하면서

도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Sayer(2003)는 사회과학에서 문화를 중시하기 시작한 ‘문화

적 전환(cultural turn)’ 이후, 문화를 다루는 방법론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가치관과 비

슷한 측면이 있다 꼬집었다. 문화가 가장 정의하기 힘든 단어 중 하나라는 것처럼, 문화

의 가치도 합리적 토론이 어려운 ‘공약불가능성’을 넘어 ‘불가지론’ 수준으로 인식된다.

과학적 논증으로 소통되기 힘든 문화의 가치는 정치가들에 의해 대중의 감성을 움직

이는 정책슬로건으로 잘 다듬어져 ‘주장’된다. 반면 슬로건 달성을 위해 공적자원을 투

입할 때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실증적인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요구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숫자는 그 자체로도 소통과 설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지만, 좀 더 확고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생산되

어야 한다. 근대 자연과학의 득세 이후, 그 기저에 깔린 인식론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자

연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인간현상 연구에도 실증주의의가 거의 유일한 과학적 

연구방법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득세 이후 실

증주의 접근법은 정책의 실행과 그것을 지원할 연구의 기저를 이룬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로 보고되고 소통되는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의 본질적 가

치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불만은 문화행정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방법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정광렬

(2009)은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또는 설득을 위해서는 문화 고유의 가치

와 특수성만이 아닌, 현상을 기반으로 설득 가능한 언어가 필요한데 반해, 문화정책 연

구에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화정책연구

가 동어반복적으로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논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문화정책의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107

정립을 위한 개념화와 전제, 방법론, 체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

고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의 집행을 위한 후속 수단이나 정당화를 위한 연구가 많은 

점”, “이론과 방법론의 검증을 위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연구가 미흡한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정광렬, 2009). 

반면, 사회과학자들은 자연과학 연구방법을 인간사회 연구에 대입할 수 있느냐, 그

러한 연구 방법론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사회학을 

사회물리학이라고 부른 콩트부터, 실증주의자들은 자연과학 연구의 엄밀한 객관성을 

적용해 사회과학의 과학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했다. 반면, 베버, 딜타이를 위시한 반실

증주의자들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는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과학 

연구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해석주의 인간과학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인

식론적 입장 차이는 거칠게 분류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연구방법론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희은(2011)의 주장처럼, 사회과학에서 실증주의 연구, 특히 양적방법론을 

유일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과학과 인간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가장 정확한 실증적 분석은 인공지능(AI)에게 맡겨 놓을 수밖에 없

는 시대에, 합의된 가치에 근거하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 역량이 인간

에게 남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와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위해 비판적 실재

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문화정책연구에서 실증주의가 강해

지는 경향을 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 관점에서 살펴본다. 공공기관 주도 문화정책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연구의 기저를 이루는 인식론의 한계로 인해 문화행정의 현

장에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그 한계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비판적 실

재론을 통해 제시해 본다. 이를 위해 비판적 실재론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

이며 소통가능한 문화정책연구로 전환을 고려할 때 활용 가능한 이론자원들을 소개한다. 

Ⅱ.�문화정책연구에서�실증주의�경향과�봉착한�문제점

1.�문화정책연구의�실증주의�경향과�그�원인:�소통가능성�측면

학술연구에서 실증주의 접근법은 경험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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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찾아가는 과학적 노력의 일환이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는 재현 가능한 실험과 

개인적 가치 해석을 배제한 과학적 논증을 통해 다른 연구자와의 소통가능성을 높여준

다.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연구에서의 실증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도 공공정책의 소

통가능성 제고 노력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실증주의 문화정책연구가 논

쟁적인 가치를 소거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소통에 수월한 방법론적 장점을 가진 점

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소통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아울러 정책주체가 고려해야 하는 소통의 대상도 시민 주권자뿐만 아니라, 정

책의 정당성을 지지해 줄 전문가, 공공자원 분배를 위해 설득해야 할 다른 영역의 행정

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자 또는 파트너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화정책의 소통 가

능성 제고 필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공공부문의 주도성이 큰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의 주요 경향을 개괄할 수 있는 한

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목록을 살펴보면, 제목에서 ~분석, ~지표/동향 분석, ~지표/

기준/지수 개발연구, ~평가 등은 계량적 주제에 관한 연구이고, ~방안/방향/과제연구, 

~사례연구, ~기초연구, ~제도개선 등은 비계량적 주제에 관한 연구임을 짐작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들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하나의 연구 안에서도 설문조사나 데이

터 분석뿐만 아니라, 문헌 및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과 델파이 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FGI) 등 질적방법론과 양적방법론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전히 

질적방법론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량적 데이터 제시

나 유사한 사례 또는 진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연구에 근거한 정책 제안의 타당성이 다르

게 인식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방법론보다 그 기저에 깔린 인식론 차원에서 실증

주의가 중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 연구의 객관성이나 정책 자체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해 먼저 활용되는 것

이 계량화, 즉 숫자이다. 실증주의 연구에서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변수측정이 중요하므로 자료의 계량화를 요구한다. 실증주의는 관찰 가능한 인간

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행위의 동기나 목표 등 가치나 의미가 포함된 것은 분석에서 제

외한다(송근원, 2008). 문화정책이 가치 지향적이지만, 공공자원의 집행과 관련된 사

실들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실

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의 성과주의 예산체제에서는 공공재원의 집행으

로 구현된 문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더라도)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양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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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에 따르면, 미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술의 가치 연구가, 세

계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긴축 압박이 현실화된 1980년 이후 주로 영국을 위시하여 예

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영향(impact) 연구로 확대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술지원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입법 로비 기구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를 매우 구체적인 숫자1)와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성과주의 

문화행정 체계 안에서 설득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계량화 하는 실증주의적 접근은 불가피하면서도 유용하다. 

이처럼 공공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그 수행실적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증거기반 정

책(evidence-based policy)’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의 상태와 변화를 객관

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지표체계가 구축되고, 정기적인 통계조사가 시행된다. 이런 일련

의 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에서도 회원도시들의 문화지표를 비교하는 통계자료집인 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을 발간하는 이유를 “Without hard evidence we 

can't make hard argument”, “Evidence is essential if we are to achieve our 

goal”라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효된 문화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정책대상의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중시하며, 그것을 위한 정기조사를 국가나 지자체

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여가실태, 지역문화실태 등 문화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실태조사 등의 실증주의 연구들이 

많아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표체계는 공공정책 주체가 천명하는 

정책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책의 성과관리체계가 되기도 한

다. 관리의 편리를 위해 계량화된 지표조사의 결과를 종합지수화 하고, 이를 도시 또는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도 대표적인 실증주의 연구사례이다. 조사된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와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비교의 권위와 

집행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공식승인 통계화 하고, 주요 국정지표와 연

결하는 경향도 생긴다2). 이 과정에는 보편원리를 지향하며, 재현(再現)적 관리 가능성을 

1) 미국인의 65% 이상이 삶에서 예술활동의 긍정적 효과 강조, 비영리 예술활동으로 연간 460만개 일자리 
창출, 이로 인한 정부수입은 275억 달러 추정 등 (Americans for the Art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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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는 실증주의 인식론이 반영된다. 이런 접근법은 정책의 지향점이나 현 상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므로 정책의 소통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선택되기 쉽다. 반

면, 도시경쟁력 지수 등 비교를 위한 지수화 연구는 세계화와 창조도시 정책 붐 이후 도

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화정책연구의 실증주의 경향을 부추기는 외부요인으로 강

요되는 측면도 있다. 

‘문화비전 2030’,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 최근 문화부나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

을 입안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원탁회의, 순회 청책 세미나 등 소위 

공론장을 열고, 그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때 최종 

발표되는 정책의 내용적 완성도 보다 얼마나 많은 횟수의 회의가 열렸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느냐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보다 많은 목소리들을 담아서 

가장 적절한 정책을 도출했다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는 경험된 현상들에서 보

편원리를 찾아가는 실증주의의 귀납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또한 정책 이해당사자들과

의 소통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실증주의 방법론이 채택된 사례이다. 

이처럼 문화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 기조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을 상향식으로 수렴하

고, 현장과의 정책소통을 중시하는, 소위 거버넌스형 정책태도가 요구되는 점도 실증주

의 경향성을 강화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실증주의�문화정책연구가�봉착한�문제:�방법론적�한계와�철학적�모순

실증주의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듯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작용이나 관련 현상을 온전하게 서술하지 못하

는 아쉬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동안 문화분야에 대한 공적 투

자의 근거를 보다 과학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계량화하려는 노력

은 수없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모델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3). 그런데 

김세훈(2015)이 지적하듯이, 지나치게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주장하는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되는 계량화 연구가 오히려 문화의 가치를 좁은 의미로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양혜원 등(2019)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2) “삶의 만족도 OECD 20위 목표…2023년까지 332조원 투입” (노컷뉴스 2019.2.12.일자) 등.
3)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a literature review” (John D. 

Carnwath 등, 2014, ACE), 또는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및 전망연구"(장훈, 2015, 문화체육
관광부) 등에 나타난 다양한 연구모델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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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가 발현되는 과정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타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식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연구도 사실은 이를 담당하는 정책주체의 지향점과 역할범위에 맞추어 

지표체계가 구성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숫자로 표현된 실증주의 연구결과가 매

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정책주체의 의도와 가

치가 반영되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간과된다. Oakely(2004)는 전 

세계적으로 창조산업 붐을 이끌었던 영국 DCMS의 Creative Industry Mapping 

Document에서 창조산업에 과학영역이 제외된 안타까운 실수가 영국의 오래된 

“두 문화의 전통(인문사화와 과학기술의 분리)”이 반영된 것이며, 통계조사 결과도 

소위 창조계급들에게 만연해 있던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문제점을 가리

는 “Political Mapping”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책의 목표에 따라 구성된 실태조

사 통계수치의 변화를 정책성과와 등치시키려는 부적절한 경향이 증거기반의 정책이

라는 명목으로 강화된다. 그리고 숫자의 힘은 너무 커서, 만들어지는 순간 본래 취지

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서 발

표하는 통계에서 지자체별 순위를 본인들의 치적인 양 홍보하거나, 언론이 정부의 

정책성과 비판에 이와 직접적 인과성이 없는 통계조사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4). 문

화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실태조사는 숫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허위 

행정자료 보고 통계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한다.

공공정책 담당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공론장을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으로 

정리한다지만,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

는 공론장에 개별 현상을 직접 진술할 당사자를 모두 참석시킬 수도 없고, 그 현상을 대

표하여 원리적으로 진술할 대표자를 선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공론장이 

공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대한 많은 현장의 목소리(사례)를 채집하여 가장 많거나, 

강한 목소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원리)을 결정하는 방식은 방법론적으로는 실증주의

의 귀납법에 가깝다. ‘답정너’인 하향식 형식적 거버넌스라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백지 

상태로 모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충분히 많은 개별 사례들을 들어야만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방법론적 한계에 봉착한다. 운영자는 보

4) “전국 유일 '특별자치시' 세종, 삶의 질 만족도는 '꼴찌'” (충북일보, 2020.6.4.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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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워드클라우드 등 분석도구로 말의 맥락을 소거한 정량적 분

석결과를 보여주면서, 상충되는 의견들을 적절히 종합한 ‘담론’으로 매끄럽게 정리해낸

다. 하지만 모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존중한다는 공론장에서 정작 문화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과학적 토론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례를 듣겠다는 귀납적 방법과 정해진 

원리의 실천방법을 찾겠다는 연역적 접근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공론장은 보편적인 

시민들에게도 감동을 줄 ‘새로운 발견’은 없이, 문화의 가치에 대한 오래된 주장을 반복

하며 형식적으로 공전된다. 

한편, 실증주의 연구 방법론이 문화정책의 철학과 대치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

어 내기도 한다. 문화정책의 개입 대상을 종합지수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

은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분권의 철학과 대치된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진흥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반영한 지수로 중앙정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인 접근이다. 이처럼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과 보편적 소통을 위해 채택되는 실증주의 방

법론이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단순화시키는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들어낸다. 정광렬(2009: 14)은 문화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논문들은 가정이 심하거나 

연구대상에 대한 개념화가 미흡한 수준에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주로 현상에 대한 

기술과 이해 위주이며, 왜 라는 설명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

다. 윤견수(2008)는 행정학 연구방법론의 다원화를 위해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증적으로 도출된, 과학적이라는 보편원리가 현실에서 왜 제대로 실행되

지 못하거나, 형식주의로 빠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류들을 이해하고 보완할 

새로운 인식론과 연구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비판적�실재론�및�이를�활용한�정책연구�비판�사례에�대한�개괄

1.�비판적�실재론의�주요�이론자원들�;�로이�바스카를�중심으로

1)�사실과�가치,�자연과학과�사회과학의�이분법들을�극복하고자�한�해방의�사

회과학

존재론(ontology) 대 인식론(epistemology), 합리론(rationalism) 대 경험론

(empiricism) 등의 이항대립이 오랫동안 서양철학을 지탱해 왔다. 자연과학의 발전,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113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의 발호, 정치와 종교의 분리, 개인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성

장 등의 영향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의 이항대립은 경험론과 실증주의(positivism)로 이

어지는 인식론의 우세로 기울고 있었다. 경험을 중시한 전통은 버클리의 “존재하는 것

은 지각된 것이다”나 흄의 “원인과 결과는 필연이 아니므로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다”와 

같은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 모든 진리를 인식하는 출발점은 인간의 경험이므로 

자율의지와 내면을 중시하는 관념론과 인간의 인식 및 가치의 보편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로 흐르게 된다(서민규, 2019: 378). 

영국의 과학철학자 로이 바스카(Roy Bhaskar)는 1975년에 실재론적 과학론(A 

Realist Theory of Science)에서 ‘비판적 실재론’을 주장하며, 1930년대부터 사회과

학을 지배해온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에서 기획된 ‘실재론으로의 귀환’을 주도

하였다. 바스카는 (자연)과학이란 경험되는 현상의 기저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인과적 

힘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그동안 데이비드 흄의 인과성 이

론이 무시해온 ‘층화된 존재’와 그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현’ 메커니즘을 초월적으

로 이해함으로써 더 적절히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전환

(ontological turn)’이 그의 이론 중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바스카는 그의 관점을 ‘초

월적 실재론(transcendental realism)’이라도 불렀다(이기홍, 2017). 바스카는 사회

가 인간에 앞서 실재하며, 인간의 본질은 결코 각각의 개인들 속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라고 생각했다. 사회가 개인들이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구조, 관행, 관습의 앙상블이지만 동시에 사회는 사람들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신

희영, 2003). 이로써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 법칙과 행위의 개인적 의미 추구 사이에서

의 논쟁을 해소하고, 해석학의 대상이었던 믿음과 의미에 대한 과학적 설명 또는 비판의 

가능성도 주장하였다. 이렇게 과잉-자연주의적-실증주의(hyper-naturalistic positi-

vism)와 반-자연주의적-해석학(anti-naturalistic hermeneutics)의 오류를 벗어나는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 자연주의(critical naturalism)’라고 불렀다. 그리고 초월적 실재

론과 비판적 자연주의를 합쳐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으로 명명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 실재론과 비판적 자연주의를 적용하여 사회과학의 연구대상

으로서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흄의 법칙(Hume’s Law, is–
ought problem)에 따라 ‘이다(is)’에서 ‘이어야 한다(ought)’로, 존재에서 당위로, 

사실에서 가치로, 서술에서 명령으로 나아가는 논증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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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이기홍, 2017). 이와 같은 사실-가치의 이분법은 사회

적 실천들과 사회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바스카는 

과학연구에서도 가치의 배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운 사실

판단은 없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이성적 논의의 금지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다’는 진술이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다’보다 더 정교하

고 정확한 진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명제가 가치 입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

라도 오류나 허위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바스카는 사회과학에

서의 적절한 설명이 곧 가치 판단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 ‘설명적 비판’이며, “인간과

학의 목표는 실증주의적이고 도구적인 예측과 통제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실재론적

인 심층설명과 인간해방에 있다”고 강조하였다(베르트 다네마르크 외, 2001). 

2)�층화된�존재론으로�인간중심주의의�인식오류�극복

바스카는 경험론과 실증주의 관점에서 존재론을 인식론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근대 

이후 서양철학의 태도를 ‘인식적 오류(epistemic fallacy)’라고 규정했다(김명희, 

2015: 265). 경험론적 실증주의는 실재를 인간의 감각에 맞춰 정의하며, 이를 경험

적 사실로 환원한다. 반면, 비판적 실재론은 이것이 인간의 경험가능성을 세계의 본

질적 속성으로 취급하고, 오로지 인간 존재에 입각해 분석하거나 환원하는, ‘인간중

심적 오류(anthropic fallacy)’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은폐된 인간중심주의적 

존재론”은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로 이어졌던 서양의 근현대 철학에 뿌리깊이 박힌 

인간 중심주의를 반영한다. 포스터모더니즘은 서구 위주의 근대성과 일극중심성에 

반대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한 점 등의 긍정적 측면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바스카는 포스터모더니즘 담론의 보편성 부인, 판단적 상대주의, 현상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이기홍, 2017). 

바스카는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세계는 존재론적으로는 평평하지 않으며 ‘깊이 있

고 두꺼운(with ontological distance or depth)’ 세계라고 상정하고, 존재의 영역을 

실재적, 현실적, 경험적 영역, 세 가지 층위로 구분했다([그림 1]). 경험론적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오류’는 결국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는 실재들을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하

나의 영역, 즉 경험적 영역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층화된 세계에 존

재하는 객체, 기제, 구조는 뒤섞여 있지만, 좀 더 기본적인 층위의 기제들이 결합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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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층위(layer)는 그 아래 기저적 층위들로 환원될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띤 새로운 객체들이 ‘발현’(emergence)할 뿐이다. 따라서 경험

적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실재적 영역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의 존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개념으로 연결되어야 할 ‘자료들’과 

‘사실들’은 일상적인 ‘경험적 영역’에서 인식된다. 하지만 세계는 발현된 현상과 그것이 

발생하는 기제와 구조로 층화되어 있으므로, 과학자는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험적 규칙

성이 아니라, 그 발생기제의 존재와 작동방식 또는 인과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림�출처:�이기홍(2017)�일부�수정.

[그림�1]�비판적�실재론이�상정하는�존재의�세�영역

3)�닫힌�체계에서의�상관성을�넘어�열린�체계에서의�인과성�탐구

흄의 경험주의는 존재론적 원자론에 입각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들이 

늘 연결되어 일어나는 상황(constant conjunction)을 탐구한다. ‘비가 오면 항상 땅이 

젖는다’는 규칙성을 관찰하고, 비가 오는 사건(A)과 땅이 젖는 사건(B)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C: constant conjunction) 현상에서 인과법칙을 도출한다면, 흄과 같은 경험론

자의 관점에서는 A와 B와 C의 경험과 그것들이 발생하는 시간적 상관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A와 B사이의 필연적 법칙과 인과적 매커니즘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귀납적 방식으로 우연적인 것의 규

칙성을 발견하고, 시간상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된 현상에 대해 

인과성을 부여할 뿐이다. 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칸트의 말대로 인과성은 실제 세계의 특

성이 아니라, 오로지 인식주체의 구성물이며, 인식대상의 실체가 아니라 “인식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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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능력으로 둔갑” 한다(서민규, 2019: 389).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인과성은 원자

적 사건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객체나 관계들의 인과적 힘이나 성향, 실

체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메커니즘과 관련된다(신희영, 2013: 401). ‘무엇이 그것의 

변화를 발생시켰는가?’ 즉 변동의 원인에 대한 해명은 층화된 존재론을 전제할 때 가능

하다(신희영, 2019: 133). 예를 들어, 문화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는 통계조사에서 시작하여 문화향유 활동이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알아내는 

연구는 단순히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또 다른 통계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다른 방식의 연구이어야 한다.

실험실과 같은 폐쇄체계(close system)에서는 특정한 인과적 자극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재현되는 현상들의 상관성들이 인과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개

방체계(open system)에서 현상은 연역적 법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국면(conjuncture)’으로만 취급되어야 한다(이기홍, 2017). 자연계나 

사회나 모두 층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개방체계이다. 특히 사회과학 연

구에서는 복잡한 내적구조와 자기결정, 학습과 해석을 통해 스스로의 인과적 힘(casual 

force)을 발휘하는 인과적 행위자(casual agents), 즉 인간이 ‘변형적 사회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 중요 변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의 탐구대상인 인간의 행위나 사

회적 현상에 대해 원인(cause)과 결과는 외적 관계인 반면, 이유(reason)와 행위는 내

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사회연구에서는 인과적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므로 해

석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 행위의 이유가 되는 의도

는 사회를 거울처럼 반사한 것도, 행태적 충동의 표현도 아니다. 인간의 정신적 층위의 

실재가 발현한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연구에서 당사자들의 의도 또는 ‘이유’를 

정책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4)�경험되지�않는�원리에�대한�가추와�역행추론을�활용한�초월적�논증

경험사례에서 보편원리를 찾고자 하는 실증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귀납적 논

증에서는 관찰된 현상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관찰이 행해지는 조건들이 다양할수록 

그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찰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없는 한계, 즉, ‘흄의 역설’이 발생한다. 사소한 반례 하나가 앞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추론해낸 보편원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

래에 일어날, 즉 관찰 불가능한 사례는 추론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인간의 경험과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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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능동적 해석의 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관찰에서 도출된 결론을 참이라고 ‘경험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반면, 연역적 방법은 그것을 사용할 때 전제가 되는 보편법칙 또는 일반성을 갖는 

지식 주장을 최초에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연

역적 방법으로는 단지 기존의 지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만 할 뿐 일반성을 갖는 새로

운 지식을 생산할 수 없다(이기홍, 2008). 연역법은 논증의 타당성에 입각하여 이미 알

려져 있는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에 퍼스가 말하는 과학적 탐구의 ‘놀라움’을 

선사하지 못한다. 

경험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 관찰할 수 없더라도 세계에 존재한다고 추정되

는 실체들에 대한 추론과 이에 대한 초월적 논증과정을 통해서만 지식의 새로운 발견과 

도약이 가능하다([그림 2]). 실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전제에 담

겨있지 않은 새로운 전제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개연적 추리 과정이 가추법이다(이

희은, 2011). 그 추리과정에서의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추법만이 과학적 창의성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 퍼스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만일 H(설명가설)가 옳다면, C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따라서 H가 옳다고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퍼스에 따르면, 여기에서 가추법을 과학적 논증으로 만드는 요건은, H가 얼마나 

진리에 가까우며 일반적인가가 아니라, H를 전제로 수용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가의 문제이다. 귀납은 실제로 그러함(actually is)을 보여준다면, 가추는 ‘그럴 수도 

있음(may be)’을 제시하는 것이다(Peirce, 1998, 이희은, 2011 재인용). 

그림출처:�이기홍(2008),�서민규(2019)�종합.

[그림�2]�존재의�세�가지�층위와�네�가지�추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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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abduction)’가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기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서 시작된다면, ‘역행추론(retroduction)’은 그런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

을 여러 가지 대안적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가장 설명력 높은 가설을 채택

해 나가는 검증 방법이다. 정책연구가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일반화

를 넘어서 사회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적 사회과학’을 지향한다면, “행위나 사회

조직 같은 온갖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건 X가 존재하

고 그것이 바로 X이려면 무슨 속성이 존재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이 X를 가능하게 

하는가는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정책을 기획할 때 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기존의 연역과 귀납의 추론에는 논리적 추리능력, 통계 분석능력이 요구되

었다면, 사건 발생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가추와 역행추론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

상력, 그리고 추상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을 초월적 논증 

방법이라고 부른다. 문화정책연구에서 문화의 가치를 당연한 전제로 전개하는 연역

적 추론이나 경험되는 사례들에서 문화의 가치를 정리하려는 귀납적 논증보다는 가

추와 역행추론을 활용한 초월적 논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2.�비판적�실재론을�적용한�실증주의�정책연구�비판�사례들�

1)�신공공관리론의�인식론적�오류�비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덜 

집권화 된 공공영역에서 성과 지향적 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것의 공통적인 요소는 대체로 ‘원자화된 개

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 정부’로 요약된다(이영철, 2003: 56). 가치와 의미를 

소거한 인간 행태를 계량적으로 관찰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내는 실증주의 정책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의 기조에 잘 부합한다. 2001년

부터 새로운 행정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비판적 실재론 도입 방안 연구들을 발표해온 

신희영(2003)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가 그것이 기초한 실증주의의 인식론과 존재론

적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인간 행위자들이 이기적이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서 원자화되어 있다고 보는 ‘존재론적 원자론’ 

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경험주의 연역법칙 모델에 따라, 보편법칙에서 특수한 개별

현상을 예측하는 포섭주의(subsump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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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 개인과 제도 및 사회적 구조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과 행정을 동일시하며, 조직과 제도의 실재를 간과했다는 비판에 비판적실재론

이 주장하는 층화된 세계관과 발현적 속성을 적용하였다(신희영, 2003).

2)�실증주의�정책�평가의�오류�비판

실증주의 정책평가는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정량적 지표를 선호하는데, 송

원근(2008)의 비판처럼, 오히려 관찰 가능한 정책행동, 즉 ‘보이는 것’만을 평가하는 

한계를 내포한다. 실증주의 접근법은 몰가치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책의 

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애당초 목표 자체를 다루지 않고, 정책과정에서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리고 실증주의 접근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상황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엄격한 의미의 실험설계나 

변수통제가 불가능한 몇몇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단지 정책의 실패 원인만 제시할 뿐이다(송원근, 2008).

신희영(2019)은 실증주의 정책평가의 인과성에 대한 연쇄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

판하며, 그 대안을 비판적 실재론에서 찾았다. 동일한 원인, 동일한 조건을 상정하는 

연쇄주의 이론의 폐쇄체계 가정에 대해 비판하고, 인과관계를 외적인 관계로만 보는 

인식도 비판했다. 교육정책평가를 비판한 이성회(2018)는 정책성과평가의 목적이 평

가결과의 일반화가 아닌 “정말 쓸모 있는” 설명이 되도록, 실증주의를 대신하여 비판

적실재론의 인식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재론적 정책평가는 층화된 세계와 

개방 체계, 사회 실재론과 인과적 행위자를 인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무

엇이 작동하는가?’ 보다는 ‘정책의 그 무엇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점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이성회, 2018). 

3)�행정학�연구방법론에�대한�비판과�다양화�모색

이영철(2005), 신희영(2013) 등은 가치와 사실을 모두 다루어야 하는 행정학 연구

에서 실증주의 연구방법론의 대안으로 비판적실재론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향은(2017)은 한국적 행정이론 연구방법론을 추구하며, 이론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공현상

의 이면에 숨은 공통의 패턴을 찾는 것이 행정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며, ‘과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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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이몬(Hebert Simon)을 실재론자로, 맥락 중심의 이해와 

통찰에 기반하여, 거대 담론과 보편이론보다는 당면한 현실문제에 적용되는 ‘작은 

진실(small truth)’에 무게를 둔 왈도(Dwight Waldo)를 반실재론자로 구분하여 비

교하였다. 바스카는 보편이론과 특수이론은 일반화가 검증된 정도(degree)의 차이에 

따라 그 수준(level)의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이론도 “완전히 보편성을 

지닌 것”이나 또는 “완전히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구분할 수 없으니 오히려 양자택

일보다는 양쪽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매개하는 입장을 취했다(권향은, 2017: 11). 

권향은(2017)은 외국의 정책이론을 수입하는 한국 행정학 이론이 일반적 설명력 높

은 ‘학술성’뿐만 아니라, 현실의 맥락을 반영한 토착화로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비판적실재론을 제시하였다.

Ⅳ.�실증주의�문화정책연구가�봉착한�문제와�이에�대한

실재론적�보완

1.�문화정책�행위에�대한�실증주의적�측정의�한계�문제

1)�사례:�문화의�가치를�소거한�데이터�측정의�오류�또는�근원적�측정�불가능성�

실증주의 분석을 위해서는 정량적 데이터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박근화․김지학(2019)은 박물관, 미술관 이용객 현황이 동일 기준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카메라나 무선신호를 이용한 보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측정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연구에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방문객’, ‘입장객’, ‘관람객’으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문객, 입장객, 관람객 중 어떤 출입행위를 계측하느

냐에 따라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계측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미술관의 경우라면 핵심 

콘텐츠가 있는 전시실까지 들어오는 관람객 숫자를 측정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로비나 

카페만 이용하는 단순 방문객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는 것도 기관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숫자를 전시 관람 인원과 동일시하여 기관의 연간 

운영성과로 합쳐서 발표한다면, 이 또한 층화된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된 모든 숫

자를 하나로 인식하는, ‘평평한 세계관의 인식론적 오류’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실증적 증거 채집의 오류와 보다 근원적인 측정 불가능성의 문제는 단순

히 양적 계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계측의 이유가 되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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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이용객 숫자를 정확하게 계측할 과학적인 방법은 미술관이 제공해야 할 핵심가치 

서비스가 수준 높은 전시인지 편안한 문화나들이 공간인지 정의한 이후에 확정될 수 있

는 것이다. 계측의 이유 또는 가치에 대한 정의 없이는 문화정책행위를 객관적 사실로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애초에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 박근화․김지학(2019)

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과나 평가에 이용될 경우 통계에 개입할 가능성과 함께 제대

로 된 통계를 산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과나 평가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우려처럼, 이런 측정의 목적이 평가와 비교일 때는 ‘측정 불가능

성’ 또는 ‘공정하고 정확한 측정행위의 수행 불가능성’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들의 평판과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실적평가가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실적평가로 보여지기 

위해 계량지표가 중시된다. 문화사업의 계량지표들의 적절성에 대한 피평가 기관의 반

감은 매년 지표개선 요구로 표출되지만, 실증주의 정책평가 틀 안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 한편, 평가단은 제출된 계량실적(또는 지표)의 적절성에는 관심 없이 데이

터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현장실사를 펼치고, 경영평가가 아니라 감사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2)�실재론적�보완:�경험적�영역�너머에�존재하는�문화�가치�발현의�메커니즘�

이해�노력과�이에�근거한�측정과�평가

소영진(2009)은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처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보면, 문화시설 이용객을 

방문객, 입장객, 관람객으로 나누어서 계측하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이용객의 출현

빈도라는 경험세계의 현상 너머에서 문화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여 

이용객의 유인, 감동, 만족감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위 

문화서비스 가치의 ‘발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영적 조치 이전에 이와 같은 문화의 가치와 그것의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공공문화서비스 혁신의 시작이어야 한다(김해보, 2008). 문화자원들에 대한 지

표조사로 현실적 영역의 현상들을 파악하더라도 그것들이 문화도시의 매력을 만들어

내는 매커니즘은 세 영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별도의 연구과제이다. 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문화적 감동 또는 행복감이라는 경험은 



 
2020
제34집�2호        122

도시 인프라나 문화행사 등의 현실영역에서의 사건들이 실재적 영역의 인과적인 힘

에 따라 발현시키는 현상들 중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과 현상들에 

대한 실증적 측정결과로 문화도시라고 주장하는 인식적 오류에 빠지지 말고, 그 이면

에 있는 인과 원리, 즉 문화의 가치의 작동 매커니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적 비교를 위한 실증주의 정책평가가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재론적 평가모델을 적용한 “쓸모 있는 평가”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맥락-메커니즘-결과 간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

다. 포우슨(Ray Pawson)이 영국 리즈 대학의 30여명의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20여 년 

간의 비판적 실재론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맥락(context) + 매커니즘(mechanism) 

= 결과(outcomes)” 혹은 CMOs 로 공식화한 ‘실재론적 평가모델’을 참조할 만하다(이

성회, 2018).

2.�종합지수화�과정에서�문화의�다양성과�맥락이�소거되는�문제

1)�사례:�지역문화진흥의�철학에�배치되는�지역문화종합지수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시행된다. 2019년 3월

에는 문화부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지수화하여 ‘지역문화종합지수’ 상위 10개 지

역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종합지수 산출 과정에서 각 지표들이 각기 다른 현장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의미와 정보는 사라진다. 지자체들의 종합순위만 관심을 끌 뿐, 상세 

맥락이 소거된 지표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것

도 어려워진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중앙정부의 단일 기준으로 인식하겠다는 철학적 

오류가 증거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실증주의 접근 방법론의 장점을 

무색하게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관리를 위한 종합지수화로 지역문화진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것

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 취지와도 배치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 11조(지역

문화실태조사)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

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역문화종합지수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 공급 수준 및 문화발전 수준 진단’,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성과 

및 효과 평가’,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 판단 기준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5). 그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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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지자체의 정책성과 평가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존재하기 때

문에 정부의 지역문화진흥이 필요하다는 정책 취지와도 배치된다. 이처럼 지역문화실

태조사와 지수화 연구에 나타난 문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체계의 철학적 오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문화분권을 지향하면서

도 오히려 이에 반하여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구

조나 대표 지수로 종합하여 지역문화진흥의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실증

주의적 접근 방식인 것이다. 

2)�실재론적�보완:�층화된�세계에�존재하는�개방체계�실재들의�인과력과�맥락

을�중시하는�세계관�적용

우선 지역문화생태계를 중앙정부의 정책논리로 ‘평평하게’ 보는 인식론적 오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역과 중앙 간의 관계를 수직적 위계관계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책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발현하는 것을 이해하는, 

층화된 세계관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지자체와 보조사업들의 성과의 총합을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예술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인식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성과분석을 위해 지역의 성과를 산술합계 하

는 것이 대표적인 평평한 인식론의 오류이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정책기조와 전달체계

에 따라 당초 기대한 지역문화진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역문화

생태계가 중앙정부의 정책만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시장영역

까지 함께 작동하는 개방체계임을 간과한 것이다. 지역문화주체도 스스로 인과력(ca-

usal power)을 가진 행위자이다. 지역문화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인과력이 오로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지역문화진흥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생태계를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입장으로만 평평하게 보는 인식

오류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산술적 합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해석, 부가할 수 있는 정책

주체들의 역량이 요구된다. 지역문화자원이 많을수록 지역문화가 더 진흥되었다고 보

는 중앙정부의 전제를 재확인하는 연구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개성 있는 지역

5) 문화부 보도자료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결과 발표”(2019.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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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현상을 그 지역에서의 독특한 맥락 위에서 이해하는 연구가 ‘새로움과 놀라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맞춰 중앙정부가 설정한 가중치에 

따라 지역문화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대신 부문별 지수화 방식을 채택하면 보다 세분화

된 지역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파악된 계량적 결과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현실적 어려움과 약점을 파악하여 각 지역별 문화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을 도와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층화된 세계의 주체

들의 인과력을 인정할 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 이행의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엄

연히 서로 충돌하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철학적 딜레마도 ‘지역문화진흥’의 가치

로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게 된다. 

3.�문화공론장에서�문화가치의�소통�불가능성�문제

1)�사례:�거버넌스형�문화공론장의�공전�또는�형식주의화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를 ‘인간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신희영, 2002) 반해, 문화정책에서는 ‘문화거버넌스’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도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탈정치화’된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숙의 거버넌스의 현장에서는 당사자성과 대표자성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해 논의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개념이 소통되지 않는 토론으로 정책적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며 공전하는 경우가 많다. 주최측에서 정책 초안을 가지고 가면 

소위 ‘답정너’인 하향식 형식적 거버넌스라고 비난받고, 백지 상태로 모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 방향성 없는 말들의 조합으로 끝나거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최측

으로 비난받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런 소통 불가능성이 소위 공평무사하고, 객관

적인 여론 정리를 위해 사용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문화거버넌스 숙의 현장에서의 소통 불가능성은 위와 같은 실증주의 방법론

의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는 철학적 문제도 포함한다. 문화영

역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중시 경향, 탈 중심

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근본적 진리의 불가지론으로 빠지는 인간(개인)중심주의 

성향이 타 영역보다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채택할 보다 보편적 가치의 합의

로 나아가는 과학적 토론은 아예 거부되거나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문화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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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론장의 비생산적인 공회전 속에 문화가치의 소통불가능성을 갈수록 커지고 그

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 

2)�실재론적�보완:�소통가능한�보편원리를�초월적으로�찾아가는�과학적�

논증�방식�채택

문화거버넌스 안에서의 소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숙의의 방법론

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성만․김광구(2012: 212)의 지적처럼, 가치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숙의 거버넌스 운영에서는 어떤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종 합의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장 손쉽게 채택되는 다수결은 초월적 논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실증

주의적 인식론에 기반한 방법론이며,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정책대

안 도출을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하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상향식과 하향식 의사

결정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현실영역의 경험과 

실재영역의 원리를 오가며 논증하고 반증하는 가추와 역행추론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때 연구자 또는 숙의 거버넌스 운영자는 현상(또는 여론)을 단순히 채집하고 정

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역량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합의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역할은 주로 “수평적 권력관계”를 지향점의 관점에서

는 자칫 반-거버넌스적인 것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옳음과 좋음 즉 사실과 가치의 균형, 이를 관장하는 행정과 정치의 적절한 균형도 

중요하다. 다수결로 확인된 호불호 의견에 근거한 보편적 결정에만 집중할 뿐, 보다 

궁극의 진리 찾기를 외면하는 정치만능주의는 과학적 토론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과학적 토론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이항대립 문제는 문화라

는 개인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화정책의 철학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바스카는 

실증주의와 해석학(hermeneutics) 양쪽의 오류가 그들이 공유하는 존재론 즉 경험주

의와 이것이 전제하는 개인주의적 사회과학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대체하여 ‘사회적 

객체의 사회과학’을 주장했다. 이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보편적 법칙’과 행위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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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추구’ 사이에서의 논쟁을 해소하고, 해석학의 대상이었던 믿음과 의미에 대한 과학

적 설명 또는 비판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소통가능한 보편적 원리를 찾아서, 반증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과학적 토론 과정이다. 가치를 하나의 언

어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다른 영역과 소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한 영역에

서만 설명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까지 소통될 수 있는 것이 더 보편적

인 과학지식이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문화가 문화정책이라는 특수하고 고립된 ‘영

역’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으로 ‘원리’로서 확산되려면 이와 같이 보다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있는 궁극의 문화의 가치를 논증하는 과학적 토론으로 소통가능성을 높여

야 할 것이다.

Ⅴ.�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문화정책연구에서의 실증주의 접근법이 강조되는 경향을 소통가능

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험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보편적 설명을 제시하는 

실증주의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소통의 요구가 커지는 환경

변화를 문화정책연구에서 실증주의 연구경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파악했다. 숫자를 

통해 보다 보편적인 소통을 도와주는 실증주의 연구는 문화정책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

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험되는 것만을 분석하는 평평한 세계관의 인식론적 오

류로 인해 층화되고, 열린 체계 안에서 문화의 가치가 발현되는 것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주의 문화정책연구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

제 사례로서, ‘문화정책 행위에 대한 실증주의적 측정의 한계’, ‘종합지수화 과정에서 문

화다양성과 맥락이 소거되는 문제’, ‘문화공론장에서 문화가치의 소통 불가능성’을 실

재론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험적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문화 

가치 발현의 메커니즘 이해에 근거한 측정과 평가’, ‘층화된 세계의 개방체계 실재들의 

인과력과 맥락을 존중하는 세계관 적용’, ‘소통가능 한 보편원리를 초월적으로 찾아가

는 과학적 논증 방식 채택’등 비판적 실재론의 이론을 적용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많은 문화정책 연구에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실증주의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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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실증적 분석은 인공지능이 거의 모두 담당하는 현실이 이미 도래

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유되는 가치에 기반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책소통자의 역할은 인간이 계속 맡아야 할 것이다. 사실에 기반하되 문화의 가치

를 초월적으로 논증하며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문화정

책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되고, 쓸모 있는 “인간적인” 정책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정책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위한 시론적 주장에서 나아가 비판적 실재론

을 적용한 보다 세밀한 방법론에 대한 추가 연구를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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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liminary�Study�on�Introducing�Critical�Realism�

as�a�Research�Methodology�to�Increase�the�Com-

municative�Capability�of�Cultural�Policies�
 

Kim,�Hae-Bo�․ Jang,�WonHo

The current statistical methodology using quantitative data has contributed to 

enhance the communicative capability of cultural policies. However, the 

epistemological fallacy of this positive methodology has also led to widening the 

gap between policies and reality; in addition, it has failed to promote the 

philosophical communication about the value of cultu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tistical data and creating composite index, the contextuality of 

regional culture has been neglected, making the original purposes of cultural 

policies meaningless. The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as social sciences ough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e that includes both scientific logic and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values. This study focuses on increasing the communicative 

capability of cultural policy by introducing the critical realism of Roy Bhaskar. In 

so doing, the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of critical realism 

pursuing the the social science of Human Emancipation and discusses the 

current problems of cultural policies-such as the “loss of contextuality” and 

“problem of positive measurements”-suggesting an altern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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